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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관련법령 및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Current Building Defect Liability System 
through Relevant Legislation Analysis and Status Analysis

김갑진*

Kab Jin Kim

❙ Abstract ❙
Proper management of building’s defects plays a very critical role in keeping of building’s quality 
and durability. As it is well known that effective measures to enhance defective warranty liability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although they are a very urgent and serious issue in real life, 
this study analyzes four relevant legislations that contain provision of defective warranty liability 
and approx, 88,000 defect data issued by the Construction Guarantee between 2000 and 2020. 
Through analyzing relevant legislations, it is confirmed that the institutional basis for effectively 
resolving disputes between rights holders and obligers was weak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 between two parties and absence of definitive rules and process for settlement in current 
laws. With the analysis of actual cases over the 20 years, the study finds out that there are a few 
critical defects staus, such as the average ratio of defect occurrence (21.8%), average amount of 
defects (96 M; KRW), and solving period (696 days). It takes a significant long time (696 days) to 
solve the defects problem although they are very common in real life.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is problem, the establishment of a defect definition regulation, establishment of a defect 
determination system, and operation of a defect repair center have been propos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Keywords: Defect warranty liability, Defect of building, Maintenance bond, Defect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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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1)의 하자(瑕疵)는 건축소비의 질을 결정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시

공 끝에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건축물의 소비과정

에서 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그 건

축물을 소비하는 이에게 매우 큰 불편을 야기한

다. 또, 하자 발생 후 이를 제대로 보수하여 관리

하지 않으면 건축물 자체의 내구성에도 부정적 영

향을 초래하게 된다. 해마다 수십만 건의 건설공

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2)을 감안하면 건설공사 

이후에 맞닥뜨리는 건축물의 하자는 실상 건축물

의 준공을 위한 시공행위만큼, 아니 건축물이 존

속하는 기간 내내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실제적

인 문제이다.

건축물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찍

이 1957년에 시공과정에서 건축물의 품질을 담

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주요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는 법

령이 정비되면서 현재는 크게 4개의 법령에서 하

자담보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

여 하자보증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이 같은 하자

담보책임 제도는 주로 시공 중 하자발생을 예방하

고, 시공 이후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를 금전적으

로 처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실제 건축물 소비자

가 직면하는 생활상의 불편을 경감하는 데에는 일

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자보수 문제는 주로 

의무자(=시행자 또는 시공자, 수급인)와 권리자

(수분양자, 발주자) 사이의 하자 발생원인과 보수

방법 등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으로 귀결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 건축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준공 이후 하자 발생을 

둘러싼 분쟁은 입주자의 하자보수요구 → 시행사

의 시공사에 대한 보수요구 → 시행사를 상대로 한 

입주자의 소제기 → 시행사의 시공사 및 보증인에 

대한 소제기 등 하나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자

담보책임 의무자와 권리자 사이의 갈등 해결에 사

법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해결에 이르는 기간 동

안 실생활의 질은 저하되며, 시공사 등 담보책임 

의무자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하자가 소비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시급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그 해

결 과정은 경직적이며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

정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건축물 하자관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는 주요 법

령과 그 관계를 분석하고, 하자담보 책임제도로

부터 파생되는 하자보증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건

축물의 하자발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

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배

1)�건축법상�정의된�건축물은�“토지에�정착(定着)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지하나�고가(高
架)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건축법�제1조>.

2)�2020년�기준�우리나라의�전체�건축물은�약�727.5만�동으로�이�중�주거용이�약�460.3만�동으로�전체�건축물의�63%를�점하고�있다.�
최근�5개년(2015년부터�2019년)�동안�멸실을�감안한�연간�순�증가�건축물은�약�5만�동�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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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법률상 근거와 

이들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보충적 ․ 독
립적으로 운용 중인 하자보증금제도에 대해 살펴

본다. 3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와 관련한 선

행연구를 검토하고, 4장에서는 지난 2000년 이

후 21년간 보증기관의 하자보증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하자발생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어 5장

에서는 4장을 통해 확인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6장 결론을 통해 연구의 의

의 및 한계 등을 살핀다. 

Ⅱ. 이론적 배경

1. 현행 법률상 하자보수 담보책임제도의 개관 

‘담보책임(擔保責任)은 통상 매매, 증여, 도급, 

소비대차 등 유무상의 계약관계에서 계약대상인 

목적물이 갖는 불완전성에 대한 급부자의 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목적물의 불완전성은 권리나 

물건에서 발견되는데, 이때 권리의 하자를 방지하

는 담보를 추탈(追奪)담보, 물건의 하자를 방지하

는 담보를 하자(瑕疵)담보라고 한다. 담보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는 각 계약유형별로 계약해제권(매

매), 손해배상청구권(도급, 매매) 대금감액청구권

(매매), 하자보수청구권(도급) 등으로 나뉜다. 담

보책임은 완전한 급부를 이행하지 못한 자의 책임

이므로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유상계약에서는 급부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3)

1) 법령별 하자담보책임 개관 및 하자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및 건설생산물4)의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4개의 법률(① 민법,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

건법, ③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공관법, ④ 건설산

업기본법; 이하 건산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민법은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를 통

해 도급계약 상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수

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제667조 

제1항)’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제667조 제2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집건

법은 제9조(담보책임)를 통해 분양자 또는 시공

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

으며, 공관법은 제36조(하자담보책임)를 통해 공

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공동주택 입주자(입대회의, 관리단, 관리주체, 임

차인 등)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건산법은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를 통해 건설생산을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각 법률은 중첩 또는 보완적으로 준용되는데 

이들 법체계에서 규율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개관

하면 <그림 1>과 같다. 민법이 ‘도급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의 종류를 하자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병립해놓고, 하자

담보책임의 이행방법 또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방

3)�김준호(2014), 『�민법�강의』��20판,�p.1543-1570�참고�정리.

4)�건설생산물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서�규정하는�건설공사를�통해�생산되는�생산물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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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규율한 것이라면, 집건법과 공관법, 건산법

은 대부분 도급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물리적 또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건축물(건설생산물)별 담보

책임에 대해 의무자와 권리자 그리고 담보책임의 

기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5)

우선 논의의 중심인 ‘건축물 하자’란 무엇인지 

개념규정을 살펴보자. 민법을 포함한 4개 법령 중

에서 하자의 정의는 공관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공

관법(제36조 제4항)은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 침하(沈下) ․ 파손 ․ 들뜸 ․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의한다. 즉, 공사상 잘못을 전제하면서 구체적

인 사례(균열 ․ 파손 ․ 누수 등)로 예시하고, 이어 건

축물의 안전상 ․ 기능상 ․ 미관상 결함으로 일반화

하고 있다6). 한편, 판례는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

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

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

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7)”으로 정의한다. 이밖에 건축물

의 하자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설계상 하자’, ‘시

공상 하자’, ‘사용자의 오사용에 따른 하자’로 분

류하기도 하며, 하자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사용

승인 전 하자8)’, ‘사용승인 후 하자’ 등으로 분류

5)�민법과�집건법이�담보책임의�권리자�및�의무자�구분,�담보책임�이행방법에�중심을�둔�부동산사법에�속한다면�공관법과�건산법은�

공동주택과�건설생산물의�안정적인�생산과�운영에�중심을�둔�부동산공법이라�할�수�있다.�

6)�공동주택법�시행령(제37조)에서�보다�구체화된�하자의�개념은�크게�‘내력구조부의�하자(구조상�결함)’,�‘시설공사별�하자(공사상�

잘못으로�인한�안전�․ 기능�․ 미관상�결함)’으로�요약된다.

7)�대법원�2010.12.9.선고�2008다16851판결.

<그림 1> 하자담보책임관련 주요 법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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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2)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별 관계  

법령별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당사자 및 적용대

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이 도급계약 상 도급

인과 수급인을 담보책임의 당사자로 본 것과 달리 

건산법은 ‘발주자와 수급인’을 그 당사자로 규정

한다. 건설공사가 대부분 도급계약을 통해 이루

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산법 상 하자담보책임

의 권리자로 ‘발주자’를 규정한 것은 건설 생산체

계 상 특성을 반영한 것일 뿐 유의한 차이를 찾기

는 어렵다.9) 따라서 건산법 상의 하자담보책임이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는 

점은 확인된다. 반면, 집건법과 공관법은 특정 계

약형태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전제한 것이 아니

라, 적용대상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생산 및 소유

(이용)관계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규정한다.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민법이 하자담보책임의 목적물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은 반면, 건산법은 건설공사를 통해 생산

되는 ‘건설생산물’에 대해, 집건법은 ‘집합건물’

에 대해, 공관법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을 특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공동주택, 집합

건물은 모두 건설공사를 통한 건설생산물의 일종

임을 고려할 때 건산법은 이들 건축물뿐만 아니

라, 여타의 건설공사를 통한 토목, 산업설비, 플랜

트, 조경 등 제반 건설생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다룸으로 세 법령 중에 그 적용범위가 가장 포괄

적이라 할 수 있다. 

적용대상의 문제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집건법 

상 ‘집합건물’과 공관법 상 ‘공동주택’의 관계이

다. 모든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인가? 반대로 모든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인가? 두 건축물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 두 법령에서 정의하는 집합건물과 공

동주택의 개념10)을 통해 살펴보면 집합건물이 공

동주택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외11)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

부분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에 포함된다. 집합건

물과 공동주택의 관계를 살피는 이유는 두 법령의 

당사자 관계와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이 법 적용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설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 등만을 따로 규율한 공관법이 집건법

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만, 집건법 제2조의2에서 ‘집합주택의 관리 방

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공동주

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

법이 집건법의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집건법이 우선한다고 이해한다’(허강무, 2018). 

반면, 판례는 두 법령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근

8)�‘사용�승인전�하자’는�사용검사(준공검사)�이전�입주예정자의�사전방문을�통해�공사�상태를�미리�점검하고,�그에�따라�발견된�하자

를�일컫는�용어로�주택법�제48조의2(2020.1.23.)에서�규정되어�있다.�

9)�다만,�공법적�성격이�강한�건산법의�특성을�감안할�경우,�건설생산�주체로서�‘발주자’라는�포괄적�용어를�사용한�것으로�추정한다.

10)�공동주택은�건축법상�건축물의�물리적�구조에�따른�용도를�중심에�둔�반면,�집합건물은�구분소유�관계를�중심에�둔�개념이다.�

11)�유사한�설계를�바탕으로�일단의�토지(주택단지)에�동일한�사업계획에�의해�건설된�‘단독주택형�타운하우스’의�경우를�생각해�볼�

수�있다.�주택법상�공동주택의�사업시행�절차를�통하면서도�집건법�상�1동의�건물로�구조상�구분된�것이�아니므로�이를�집합건물

로�보기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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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령과 입법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로 판단하

면서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

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12) 

두 법령의 당사자 관계, 타법률 적용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공관법은 하자담보책

임의 의무자로 크게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규정

하는데, 공동주택 사업의 시행자인 국가나 지자

체, 공기업, 민간건축주를 포함해서 이들과 계약

하여 건설행위를 한 시공자를 하자담보책임의 의

무자로 본다. 공관법 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자

는 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입주자로 이루

어진 적법단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와 공

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이다. 주택법상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공급받은 소유자 및 그 직계가족을 의

미하므로 권리자는 공동주택 소유에 근거한 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집건법 상 하자담보책임의 의무

자는 분양자와 (분양자와 계약한) 시공자이며, 권

리자는 구분소유자이다. 

공관법이나 집건법 모두 하자담보책임의 의무

자로 공급자(사업주체, 시행자, 분양자)와 생산자

(시공자)를 공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간에는 거

의 대부분 민법이나 건산법 상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의 관계가 성립된다. 따

라서 공관법과 집건법의 하자담보책임 의무자인 

공급자와 생산자는 그들끼리 다시 민법 또는 건산

법 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

며, 공관법이나 집건법 상 하자담보책임 권리자

(구분소유자 등)는 공급자(사업주체, 시행자, 분

양자) 또는 생산자(시공자)에 대해 중첩적인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집건법에서

는 시공자가 분양자를 대신해 권리자에게 부담하

는 하자담보책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하였는

데, 하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667조 제2항) 행사를 분양자가 무자력 

등일 때 제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며, 다른 하나

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에 따라 손해배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그 만

큼의 책임을 궁극적 권리자인 구분소유자에게 다

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공관법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민법

을 준용하지만, 집건법은 민법준용과 더불어 타법

에 하자담보책임조항이 있을 경우 그를 우선 적용

한다. 따라서 집건법에 우선 적용되는 법령으로 

건산법을 고려할 수 있다. 건산법에서는 수급인

이 발주자의 지시 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결함 등에 의한 하자, 즉 ‘발주자 원인’에 따른 하

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을 면하고 있는데

(제28조 제2항), 만약 이 조항이 집건법의 타법 우

선 적용 조항(집건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적용된

다면 집건법상 시공자가 분양자의 지시나 제공 자

재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권리자인 구분소유자

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공

관법과 집건법의 비교를 요약하면 사업주체가 생

산자(시공자, 수급인)에 대해 물을 수 있는 하자담

보책임에 관해 공관법은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관법 적용 대상인 아파트, 연립주

택 등을 건설한 시공사는 사업주체가 수분양자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부담하는 하자책임과 동

일한 수준의 하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집건법에 

12)�대법원�2012.7.12.�선고�2010다108234�판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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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법령별 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논의는 크게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 책임존속기간, 책임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공

관법이나 집건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

척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반해, 건

산법은 조문상13)으로만 보면 발생기간으로 해석

될 수 있으나, 판례상으로는 제척기간으로 판시한 

사례도 있다.14) 책임존속기간은 건산법에서 공종 

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3개 법령은 대체로 

건축물 구조상의 결함을 초래하는 기둥 및 내력벽 

하자를 10년, 이를 제외한 구조상 하자를 5년 그

리고 건물의 기능상 중요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건축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특별입법을 통해 그 책임의 범위를 하향세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임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원칙은 전

유부분은 소유자(사용자)에게 인도된 날15)을, 공

용부분은 사용가능함을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건산법의 경우 완공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

른 날을 기산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3

개 법령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2.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증제도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는 현행 4개 법령의 주

요 내용과 법령 간 관계에 덧붙여 하자담보책임을 

파악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하자보수

보증제도’이다. 실무계에서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상당부분 ‘보증서’ 문제로 전환되거나, 당사자 간 

분쟁 시에도 종국적으로 보증채무 이행 여부로 귀

결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에서 하자보증금 예치제

도가 공식 도입된 것은 1957년이다. 당시 경인국

도 포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이 부

실공사를 발견하자, 이후 모든 공공공사에서 공

사비의 10%를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지시

를 내렸다고 한다(건설공제조합, 2003: 82). 하

자보증금 예치제도는 공사를 완료하면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공사결함에 대비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가 따로 떼어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

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사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보수하는 데 쓰겠다는 취지이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대금을 전액 

받지 못해 억울한 일이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

중에라도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공사하는 동안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13)�건산법�제28조�제1항:�수급인은�발주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범위에서�공사의�종류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발생한�

하자에�대하여’�담보책임이�있다.

14)�대법원�2006다60236�판결,�대법원�2011다42461�판결�등.

15)�전유부분의�기산일인�인도일과�관련한�쟁점은�미분양�물건�등에�대해서�공관법과�집건법에�따른�‘하자�기산일이�각각�달라질�수�

있다는�점이다.�‘임대후�분양전환주택’과�같은�유형의�물건은�공관법상으로는�임차인에�인도한�날이,�집건법�상으로는�구분소유

자에게�인도한�날이�기산일이�되므로�차이가�발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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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하자보수보증제도의 근거는 현행 국가

계약법, 지방계약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규정

돼 있다.16) 즉,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계약한 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을 완료한 경우, 계약금액에 비

례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라는 것이다. 공관법은 이를 차용하였다.17) 

16)�국가계약법�제12조�및�제18조,�지방계약법�제21조.

17)�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표 1> 하자담보책임제도 관련 주요법령 내용 비교

구분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 공동주택(ex: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 주거
생활하는 구조로 된 주택 

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축한 건축물 
 공동주택부대시설 

 집합건물(ex: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
분이 독립한 건물

 건설생산물
건설공사를 통한 건설생산물

하자
정의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 침하(沈下) 
․ 파손 ․ 들뜸 ․ 누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 기능상 ․ 미관상의 결함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의
무
자
/
권
리
자

 의무자
1. 사업주체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2.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시공자
 권리자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건법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 의무자
1. 분양자
2.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

공자 

 권리자
구분소유자

 의무자
1. 수급인 등

 권리자
1. 발주자

책임
내용

 민법준용 

 민법준용
-타법령 우선적용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손배책임은 분양자
의 회생, 파산 등 무자력일 경우만 인정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

 수급인의 책임경감 규정 
발주자가 지시, 또는 제공 재료에 
따른 하자나 발주자의 오사용에 
따른 하자는 수급인 책임 없음

책임
기간

 성격: 제척 or 발생기간(청구에 따라)
 기간:
-내력구조부 등 10년
-기타 5년 이내 
 기산일
-전유부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승인)일

 성격: 제척기간(기한 내 행사하여야 한다)
 기간: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기타 5년 이내 
 기산일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 임시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 성격: 발생기간 
 기간:
-건축물의 구조: 10년
-기타: 5년 이내
 기산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
리 ․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
저 도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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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법과 건산법은 하자보증금예치라는 명시적 

근거를 두지 않지만, 해당법 적용대상 목적물도 

계약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자보증(금)서를 대부

분 운용하고 있다.18) 

하자보증금 예치는 보증금에 상응하는 유가증

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보증(보

험)서로 제출할 것을 규율한 것이다. 결국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하자보증제도의 골간이라 할 때 문

제는 이 하자보증제도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이

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하자보증은 대체로 보증

(보험)의 형태로 각 당사자 간 하자담보책임과 연

계된다. 그렇다면 하자보증은 하자담보책임과 다

른 독자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를 보완하는가? 

‘보증’의 주채무에 대해 갖는 특성, 즉 부종성 ․ 보
충성 ․ 독립성19)을 고려할 때 하자보증은 궁극적

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라 

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증서 제도가 특정 법률의 

하자보증금 예치를 근거20)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

하면,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주채무에 이 보증채무

가 직접적으로 부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

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증

제도는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

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하면서 하자담

보책임의 일환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금청구

권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21) 그러나 대법원은 ‘담보책임

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증금 지급채무가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

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

를 위해 존재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권리자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행사하여 하자보수 비용

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보수목적을 달성하였다

면 다른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22)’고도 하였다.

요컨대 하자보증제도, 특히 보증서는 ‘하자보

증금 납부의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약

정이므로 하자담보책임과 별개의 근거를 가진 것

이지만, 하자담보책임에서 대상으로 삼는 하자와 

하자보증금의 지급 조건으로 삼는 하자는 동일한 

목적물로부터 유래되므로 두 권리 중 하나의 권리

18)�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제31조.

19)�보증채무의�주채무에�대한�특성으로�부종성은�보증채무가�주채무의�성립�․ 존속�․ 소멸에�의존하는�것을�말하며,�보충성은�주채무

자의�채무이행을�우선하고�주채무자의�이행이�없을�경우�보충적으로�보증채무를�이행하는�것을�의미하며,�독립성은�보증계약이�

주계약에�부종하더라도�보증계약�자체는�보증인과�채권자의�독립적�약정에�의하는�것을�의미한다(김갑진�․ 이의섭,�2011:�13).

20)�‘하자보증금�예치’로부터�현금이�아닌�유가증권(보증서�등)으로�대체하는�것은�국가계약법�등�보증금예치를�규율한�법령에서�각

각�규정하고�있다.

21)�대법원�2012.9.13.�선고�2009다23610�판결.

22)�대법원�2015.3.20.�선고�2012다107662�판결�하자보수금�등.

자료 : 이경준(2020)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2>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증제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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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사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면 다른 권리는 소

멸할 수 있어 사실상의 대체관계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Ⅲ. 선행연구 검토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연구는 ‘하자의 정의’, 

‘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공관법과 집건법상 하

자담보책임제도의 정합성 비교’, ‘하자담보책임

제도에 관한 국제적, 비교법적 연구’ 등 주로 법률

적인 관점에서 그 제도상의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구재인 건축물 

소비과정, 특히 국민의 보편적 주거생활에서 하

자가 주는 불편성과 긴급성에 대한 실효적 해결책

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하자

담보책임제도의 법적 근거나 정합성 제고에 못지

않게 실제 국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학환(2011)은 민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에

서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제도에서 ‘하자의 개

념’이 담보책임제도의 핵심사항임에도 법률상 불

비된 채 ‘하자의 구제’ 등에 치중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하였다. 김학환은 독일, 프랑스, 일본의 하자

개념23)에 관한 입법동향을 살피면서 우리 법제에 

하자개념 도입시 검토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김

학환(2011)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자

개념을 우리법제에 도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평

가받을 수 있다.

홍성진(2020)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

법으로 이원화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에 주

목하여 집건법 상 시공자의 책임이 일정 조건에서 

제한됨에 반해 공관법 상 시공자의 책임범위는 무

엇인지 법무부에 질의하였다. 질의결과, ‘공관법 

상 시공자에게는 사업주체와 동일한 손해배상책

임이 부과되며, 이 손해배상책임은 집건법과 달리 

사업주체(분양자)가 무자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담하며,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함께 손해배상책

임을 질 경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는 회신을 얻었다. 홍성진(2020)은 두 법령상 하

자담보책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① 신뢰보호원칙 하에서 담보책임 적용대상과 관

련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4)은 공관법을 적

용하고, 그 외 집합건물은 집건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으며, ② 입법체계 정당성 원칙 하에 집

건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

도를 집건법에도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③ 또 비

례의 원칙 관점에서 공관법상 시공자 책임을 집건

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집건법과 공관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혼선 중 하

23)�김학환(2011)에�따르면, ① 독일의�경우,�하자가�없는�상태를�1)�물건이�계약에서�전제한�사용에�적합한�경우�또는�2)�물건이�통상

의�사용에�적합하거나�동종의�물건에서�통상적으로�매수인이�그�물건의�종류에서�기대할�수�있는�성상을�갖는�경우�중�어느�하나

에�해당하는�상태를�말하며,�② 프랑스의�경우,�하자를�물건의�‘객관적�결함’으로�보며,�인도된�물건이�합의된�물건과�다른�경우

는�‘인도채무의�불이행’으로�보면서�하자담보책임과�구별하는�이원설의�입장을�취해오다가�현재는�이를�구분하지�않는�경향이�

강하다.�프랑스�민법상�하자담보책임의�요건은�1)�그�물건의�통상의�사용에�적합하지�않고,�2)�하자가�숨겨져�있고,�3)�하자가�매

매�이전에�존재해야�하는�세�가지이다.�③ 일본은�“물건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계약에�있어서�물건의�하자라�함은�그�물건이�

갖추어야�할�성능,�품질�수량을�갖추지�않는�등�당사자의�합의�계약의�취지�및�성질(유상,�무상�등)에�비추어�급부된�물건이�계약

에�적합하지�않은�것을�말한다. 

24)�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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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담보 책임기간에 주목한 연구로는 신미연(2019)

을 들 수 있다. 신미연(2019)은 하자담보책임 기

간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제정된 공관법으로 

인해 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관법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과

거 주택법과 집건법 관계로부터 확립된 일관성을 

유지해 제척기간이 아닌 발생기간25)으로 해석하

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실권을 방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세연 ․ 우재형(2018)은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다루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체계를 <표 2>와 

같이 비교하였다. 특히 김세연 ․ 우재형(2018)은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는 하자보증증권의 무인

성(unconditionality)26) 에 주목하였는데, 국제

건설계약에서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보증서 

제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주채무와 절연된 보

증채무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주채무의 불이행 여

부에 불문한 지급조건에 대해서 자국법원의 지급

정지가처분 및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중재를 통한 정

지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세연 ․ 우재형(2018)의 

연구는 국제계약에서 하자보증제도가 갖는 중요

성을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주제는 다양한 계약을 원

인으로 급부한 목적물의 불완전성에 기해 발생하

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는 이 불완전성을 둘러싼 원인, 책임성질, 책임기

간, 해결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법률적 관점

에서 찾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원리에 따른 개별

사안의 해결이라는 것은 현실을 다루는 매우 중요

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원리

로서 법률 정비는 물론 하자의 실제상황, 보수여

건, 당사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본 연구는 법률적 관점을 근간으로 삼되, 현행 

우리나라의 주요 건축물별 하자발생 및 처리양태

를 실제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그 대안을 찾는다는 

25)�공동주택법상�하자담보책임기간을�발생기간으로�보자는�신미연의�주장은�과거�주택법과�집건법�관계에서�① 사용검사�전�하자

는�집건법상�사용승인일�이후�10년의�제척기간을�적용하고,�② 사용검사�후�하자는�책임기간�중�하자발생을�입증하되,�집건법상�

사용승인일�후�10년�제척기간�중�행사돼야�함을�의미하므로�사실상�책임기간�중�하자�발생을�요건으로�책임기간�이후�일정기간

(소멸시효�종료�전)�동안�하자담보책임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발생기간의�순수한�의미와는�구분된다.

26)�국제계약상�활용이�높은�유럽�․ 중동권의�bank�guarantee는�주채무와�보증채무의�독립성에�기초해�주채무�불이행이라는�지급조

건을�요구하지�않는�무조건적�지급(무인성:�unconditional)을�특징으로�한다.�

<표 2>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비교

구분 영미법계 대륙법계 

하자의 
개념

(본질)

계약상 차이
‘계약상 공급되었어야 할 
목적물과 상이한 것’

주관적 하자
객관적 하자 포함
‘일이 합의된 성상을 갖추
면 그에는 물건 하자가 없
다’(독일 민법 BGB 663
조)

책임의 
성질

계약상 의무 불이행
채무불이행 책임 일부인
정(프랑스)

수급인에 
특정이행 

강제

법적 강제 어려움
예외) 계약 내용에 구체적
으로 특정된 경우 제외

특정이행강제 허용가능

하자
입증

명시 규정 없는 한 도급인
이 수급인의 주의의무 위
반 입증

무과실 책임

책임
기간

하자보수요구가능기간
수급인이 직접 하자 보수 
할 수 있는 기간

하자보수 이행 청구기간
+ 도급인의 권리 행사 내
지 포기할 수 있는 기간

자료 : 김세연 ․ 우재형(2018) 논문 결론을 저자가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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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Ⅳ.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분석개요

건축물을 포함한 건설생산물의 하자발생실태와 

그 대안을 살펴보기 위해 건설보증기관의 하자보

수보증27) 중 발급 이후 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하자발생이 보고된 총 88,699건28)

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3>은 분석대상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지

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하자보증서는 총 150만여 건이며, 이들의 

보증금액 총액은 43.9조 원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하자발생이 보고된 건은 9만 4천여 건이며, 금액

으로는 9.27조 원이었다. 21년 동안 연평균 약 7

만 1천여 건의 하자보증서가 발급되었고, 이 중 

평균 약 4,488건의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

다. 또, 분석 기간 동안 하자보증 1건당 평균 보증

금액은 2,927만 원이었으며, 하자가 발생한 건의 

보증금액 평균은 9,8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하자 보증의 평균 보증금액보다 하자발생 건의 보

증금액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은 하자발생이 평균

보다 높은 고액 보증 건에서 많이 나타났음을 의

미하는데, 평균 하자보증금율 5%를 감안하면 계

약금액 약 2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자가 소규모 공사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연도별, 생산물 종류별 하자발생 실태

<그림 3>은 분석기간 중 연도별 하자발생율을 

발급 건수와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살펴본 것

이다.

2000년 이후 발급한 하자보수보증 총 150만

여 건 중 21년간 하자가 발생한 94,244건은 전체 

발급 건수 대비 약 6.3%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 

하자발생 건의 보증금액은 전체 보증금액의 약

21.1%였다. 즉, 하자발생율이 건수 기준으로는 

6.3%, 금액기준으로는 21.1%라는 것을 의미한

다. 보증건수보다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 하자

발생율이 높다는 점도 하자발생 공사의 규모가 발

생되지 않은 공사의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1년간 연도별 하자발생율을 금액기준으로 보

면 2011~2014년 동안 타 기간에 비해 높은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하자발생이 수년간의 시공환경, 

준공물량, 준공 이후 사용관행, 기후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대강 사업 등 건설물량이 예년에 

27)�종합건설사가�조합원인�건설공제조합의�지난�2000년~2020년�하자보증서를�대상으로�하였다(건설공제조합,�2000~2020).�

28)�분석기간�중�하자발생건�총건수는�94,244건이나,�이�중�데이터가�확보된�88,699건을�분석하였다.

<표 3> 실태분석 자료요약 

구 분 발급건수 보증금액 하자건수 하자금액

총계 1,500,322 43.9조 원 94,244 9.27조

연평균 71,444 2.09조 원 4,488 0.44조

1건 평균 2,927만 원 9,8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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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늘었났던 시기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건설생산물별 하자발생실태를 살피기 위해 건

설생산물을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는데, 크게 주

택 ․ 건축 ․ 토목으로 대분류 후, 주택(3개 중분류)

은 아파트공동주택 ․ 아파트외공동주택 ․ 기타주

택으로, 건축물(4개 중분류)은 학교 ․ 군부대 ․ 상
업건축물 ․ 기타건축물로, 토목(11개 중분류)은 

도로 ․ 철도 ․ 전력시설 ․ 교량 ․ 터널 ․ 조경 ․ 항만시

설 ․ 관로시설 ․ 하천제방 ․ 택지부지 ․ 기타토목 등 

총 18개로 분류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실제 하자가 발생한 88,699

건을 우선 대분류 (주택 ․ 건축 ․ 토목) 단위로 보면, 

건축 하자가 43.6%로 가장 많으며, 주택 36.7%, 

토목 19.7% 수준으로, 주택 ․ 건축 두 건축물 하자

가 전체 하자의 80.3%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

<그림 3> 연도별 하자 발생비율

<표 4> 생산물 종류별 하자발생 구성 비중 

생산물 종류 관측수 하자비중(%)

1 공동주택(아파트) 20,444 23.0

2 아파트 외 공동주택 6,803 7.7

3 기타주택 5,326 6.0

주택계 32,573 36.7

4 학교 8,037 9.1

5 군건축물 3,541 4.0

6 상업건축물 4,463 5.0

7 기타건축물 22,642 25.5

건축계 38,683 43.6

8 도로 7,609 8.6

9 철도 767 0.9

10 전력시설 145 0.2

11 교량 763 0.9

12 터널 42 0.0

13 조경 973 1.1

14 항만시설 24 0.0

15 관로시설 461 0.5

16 하천제방 1,985 2.2

17 택지,부지 926 1.0

18 기타토목 3,748 4.2

토목계 17,443 19.7

주 : 2. 아파트 외 공동주택 : 연립, 다세대, 빌라.
3. 기타주택: 도시형, 기타 1, 2 외 주택.
6. 상업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공장, 병원, 우체국, 사옥.
7. 기타건축물 4, 5, 6 외 건물의 신축, 증축공사.
10. 전력시설: 발전소, 변전소, 전력공동구.
14. 항만시설: 부두, 항구, 항만.
15. 관로시설: 상하수도, 기타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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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토목생산물의 하자 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토목공사의 특성상 하

자발견이 주택이나 건축물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토목생산물은 대개 관급공사로 발주되어 하자

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각 연차별 하자 기

간 만료 전에 하자를 점검,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하자발생을 탐색하기 어려운 토목공

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토목생산

물의 하자탐색이 주택이나 건축에 비해 어렵다는 

점은 완공 이후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특성

으로 인해 하자 탐색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표 4>에서 보듯이 18개 세부 생산물 중에서는 

단연 기타건축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비중이 각 

25.5%, 23%로 가장 높았다. 공동주택과 기타건

축물의 하자비중이 높은 이유는 설계 시공상의 복

잡성으로 하자 발생이 잠재된 건축생산물이라는 

점과 다중이용시설이며, 관리주체가 명확하다는 

공통점에 기인한다. 즉, 내재된 하자에 대해 사용 

과정에서 하자촉진 여지와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하자탐색 등이 결합된 결과로 추정된다.

하자발생 기록이 있는 전체 88,699건의 평균 

하자보증기간은 1,299일이었는데, 이 중 하자가 

발생한 시기는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평균 약 

860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는 전체 18개 건설생산물별로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는 평균소요기간과 평균 보증기간을 대비

한 것이다. 터널, 비아파트 공동주택, 학교건축

물, 철도시설물의 하자발생 시기가 보증기간 대

비 절반이 지난 시점으로 분석되었고 절대 시간으

로는 군부대, 학교, 상업건축물, 조경공사의 하자

가 타생산물에 비해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준공 후 1,159

일, 비아파트가 약 806일 만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에 비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준공 후 평균 

645일이 경과된 시점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부 토

목 생산물을 제외하고 타 생산물에 비해 하자발생 

시기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건축생산물은 전

체 생산물 중 하자 비중(43.6%)도 가장 높음과 동

시에 하자발생 시점도 가장 빨라, 하자에 가장 취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건축물의 하자가 

비교적 조기에 발견된다는 점은 일반건축물이 하

자관리에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다중 이용

<그림 4> 건설생산물별 평균보증기간 및 하자발생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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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높아 공동

주택에 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로부터 

일관된 관리행위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전체 하자발생건 88,699건의 하자보수 

보증금액 평균은 약 10,050만 원으로 분석되었

는데, 이 중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신고된 평균금

액은 9,675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철도 ․ 전력시설 ․ 터널 ․ 항만시설 등 토

목공사의 하자발생액이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높

게 나타났으며, 일반건축물과 주택의 하자발생액

은 각각 6,457만 원과 9,982만 원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대형공동주택은 건축물 

중 가장 높은 하자발생액을 보였는데, 역시 공사

규모에 비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6>은 하자발생액 중 보증기관에서 대지

급한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즉, 분석기

간 21년간 하자보증서 발급 건 중 하자가 발생한 

건은 <그림 3>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체 발급 건수

대비 6.3%였고, 전체 보증금액대비 21.1%였는

데, 이처럼 하자가 발생한 건 중 보증기관의 보증

금 지급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보증 건수를 

<그림 5> 평균 하자발생 금액(단위: 원) <그림 6> 연도별 하자보증금액 대지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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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평균 약 18.7%이며, 보증금액을 기준

으로는 약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의 대지급 건수비중이 금액비중보다 

높다는 점은 소액 공사 건에 대한 대지급이 많았음

을 의미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건설사업자의 

보수 불이행이 빈발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보증

기관의 대지급이 하자담보책임 의무자인 시공사

(수급인)의 보수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수급인의 보수불이행은 우선 경영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요인에는 수주물량� ․ 경쟁 환경은 물론 경

기요인 등 거시요인으로부터 당해 하자 건의 보수

비용 등이 작용할 수 있다. 또, 보수권리자와 지속

적인 분쟁에 기해 보수이행보다 보증기관의 대지

급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표 5>는 지난 21년간 하자가 발생된 건 중 그 

하자발생이 해제(해결)된 원인별로 그 구성비를 

집계한 것이다. 먼저 하자발생 보증건수를 기준으

로 하자가 발생한 공사 중 약 75.1%는 시공사의 

보수이행을 통해 하자가 해결되었는데, 이를 보증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하자발생액의 약 81.8%

에 해당한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대지급을 통한 

해결은 하자가 발생한 건의 약 21.1%, 하자보증

금액 기준으로는 4.36%를 차지했다. 대지급을 통

한 해결에서 보듯이 보증금액 대비 보증건수 비중

이 높은 것은 하자보수이행 능력을 상실한 영세업

체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보증금 대지급이 많이 이

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해결방법 중 ‘기타’는 시공

사와 권리자의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로 추정

할 수 있는데, 소송의 경우는 하자발생을 신고하

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비중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하자발생신

고 이후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결되기까지 소

요되는 기간이 평균 696일로 분석되었다. 보증기

관의 대지급이 보수이행능력을 상실한 시공사의 

공사 건에 대해 보증금 청구 후 약 30일 이내에 이

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해결 소요기간으로 분석

된 이 696일은 대부분 시공사의 보수시공을 통한 

해결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초 하자발생 시 

정확한 원인진단과 보수방법이 하자 해결 소요기

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3. 하자보수책임의 문제점 

지금까지 건설보증기관에서 지난 21년간 발급

한 하자보증 자료를 바탕으로 하자발생 실태에 관

한 주요 사항을 확인했다. 또, 2장의 이론적 배경

을 통해 현행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한 네 법령의 주

요사항과 법령 간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하자 관련 현행법령은 

하자담보책임 권리자와 의무자 관계의 복잡성, 적

용상의 혼선 등으로 인해 하자발생 시 이를 해결하

는 과정보다는 확인하는 과정에 집중돼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 집건법과 공관법 동시 규율 대상인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 건축물은 두 법령 

<표 5> 하자발생 해결유형별 비교

해결유형 건수기준 금액기준

1. 시공해제 66,529 75.1% 7.58조 원 81.8%

2. 대급해제 18,705 21.1% 0.40조 원 4.36%

3. 기타 3,465 3.8% 1.29조 원 13.8%

해제소요기간 평균 69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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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주체(공급자)와 구분소유

자(=수분양자, 수요자)간의 문제가 결국 민법과 건

산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공급자)와 수급인(생산

자)의 관계로 귀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수급인의 하

자담보책임이 상이해지는 양상을 낳게 하였다. 

모든 하자를 사법판결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

니라면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당사

자 간의 합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현행 법령 상 이 

합의에 이르기 위한 기본정보라 할 수 있는 ‘하자

의 개념’, 그리고 ‘판정절차’ 규정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써 하자를 둘러싼 권리자와 의무자 

간 다툼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이 취약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실태분석을 통해서는 먼저 연간 신규 건설생산

물의 평균 20% 이상이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며, 

하자가 발생된 건설생산물 중에서 건축물과 주택

의 비중이 80%를 넘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하자 발생 시기도 여타 생산물에 

비해 빨라 하자 관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문제는 이러한 하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할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이었다. 주택의 경우, 준공 후 2.8년(1,056

일), 건축물의 경우 평균 1.8년(645일)이 경과하

면 하자가 발생해 그로부터 하자보수이행, 보증금

지급, 소송 등을 통한 해결까지 또 다시 평균 696

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원

인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시

공사의 보수이행이 수차 지속되는 과정에서 장기

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장기간의 해결

과정에 소송 또는 보증금지급이라는 금전적, 법

률적 해결책 외에 이렇다할 실질적 해결방법이 부

재하다는 점은 하자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저하시

킨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실태분석과 법 제도를 통해 확인한 하자

담보책임제도의 실상은 건축물 하자가 일상적으

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

수 등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 하자책임관계 등 법률적 쟁점에 집중되어 그 

해결 방식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는 향후 우리

나라 건설생산물의 노후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Ⅴ.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

1. 하자판정 관리체계 강화 

하자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핵심쟁점은 ‘하자 

판정문제’로 집중된다. 하자판정을 기초로 비로

소 당사자 간 책임과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하

자 문제의 제기는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하고 첨예

한 사항이다. 그러다 보니 하자발생을 신고하는 

권리자(수분양자, 구분소유자)의 경우 하자의 원

인을 배제한 채 건축물의 기능 이상 또는 그로 인

한 생활상의 불편 자체를 하자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의무자(시공사)는 하자 여부를 기술

적으로 확인하기보다 권리자의 주장을 반사적으

로 회피하거나 부인하려는 유인에 노출된다. 두 

당사자의 입장이 이처럼 차이나는 이유는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과 그 발생원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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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부담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책임부담의 불확

실성이 주로 하자 원인을 찾는 과정부터 이후 보

수완료까지 소요될 시간과 비용에 있음은 물론이

다. 의무자는 의무자대로, 권리자는 권리자대로 

하자(또는 기능이상) 원인이 자신에게 귀결될 경

우 떠안게 될 부담으로 인해 상대방 의견을 부인

할 유인이 훨씬 크다. 요컨대 하자 문제는 구조적

으로 당사자 간 자율 조정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후 이 대립은 상호불

신에 따른 분쟁으로 진화하여 하자 상태를 장기간 

계류시키게 된다. 결국 문제의 심각성 여하에 따

라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한 확인,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하자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최우선적 대안은 하자판정을 ‘객관적

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자판정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현재 두 개의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

는 공관법29)에 의한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이며, 다른 하나는 건산법30)에 설치 근거를 둔 ‘건

설분쟁조정위원회’이다. 

실태분석에서 확인했듯이 하자 문제가 주택을 

포함한 전 건설생산물에 걸쳐 있는 공통의 문제라

고 보면 두 위원회의 기능31)을 융합하여 하자가 

잠재된 민간의 모든 건축물까지 업무범위를 확대

하되, 하자신고 → 판정과정 및 원인공유 → 결과

통지 등 하자판정체계 전 과정의 전문성과 신속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하자심사 ․ 분
쟁조정위원회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두 기능을 융합하는 공적기구(가칭 

하자판정 센터)를 갖추어 두 위원회의 기능을 보

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하자보수센터설치 및 운용

하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하자판정체계를 

보강하였다면 이후 문제는 하자보수로 귀결된다. 

하자보수는 가장 본질적으로 시공사의 역무이행

으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 지급으로 

대체되는 등 금전적 해결을 통한 방법도 병행된

다. 대기업 건설사의 경우 사내 AS센터 또는 고객

센터를 통해 하자 문제를 대처하지만, 이는 전국

에 산재한 7만 여개의 건설사들 중 극히 일부에 해

당한다. 따라서 역무보수를 통한 이행 과정이 순

탄한 것만은 아니다. 대다수 중소 건설사들은 불

확실성을 내재한 하자를 위해 상시적으로 보수팀

을 운영할 정도의 비용부담을 감수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그 보수 이

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

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위원회 산하에 실제 역무

보수를 이행하는 ‘하자보수센터’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센터가 하자보수 의무자

29)�공관법�제39조.

30)�건산법�시행령�제65조.

31)�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과�일부�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 콘도�등)의�하자를�

소관하는데�비해�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건산법에�규정한�하자담보책임의�분쟁문제를�다룬다.�업무범위�측면에서�건설분

쟁조정위원회가�건산법의�하자담보책임을�다루므로�더�포괄적인�반면,�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하자�문제만을�다루므로�

보다�전문적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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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신하여 보수를 이행할 때 비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보증기관의 하자보증채권과 

연계되므로 건설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센터를 위탁 운용토록 하는 것이 역무보수의 실효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하자보수

센터에서는 현행 하자보증채권 범위 내에서 신속

하고 전문적인 역무보수를 이행함으로써 권리자

는 신속한 역무보수 서비스를 통해 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무자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하자비용 부담을 보증채권 범위 내에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건설보증기관은 규모의 경제

를 통한 비용절감 등 보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보증금 대지급에 비해 질적으로 제고된 보증채무

를 이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하자보수의 전문

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건축물 성능보장보험(공제) 제도의 도입 

건설생산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담

보책임기간 동안 존속한다. 담보책임기간은 민

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건설생산물의 종류별

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건

설생산물의 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

다. 문제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가 아

니라 사실상 건설생산물의 사용기간 동안 그 안전

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종료 후 건설생산물의 관리

는 실상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접

근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하자에 의한 결함이

든 관리 부재에 따른 결함이든 건설생산물 이용자

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과, 나아가 관리부

실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피해의 비배제성32))로 

인해 위험성이 대중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사회 

안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후의 건설생산물 성능관리를 위한 성능보

장보험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표 6>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의 용

도별 노후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의 동

수 기준으로 전국 전체건축물의 38.8%가 사용승

인 후 30년 이상이며, 특히 주거용의 경우 48.2%

에 달한다. 지방의 노후화는 수도권에 비해 그 정

도 더욱 심한데,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30

년 이상 노후건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는 판정과 보수

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실행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건설생산

물의 경우 건축물에 한해서라도 성능보장보험제

도를 도입하여 운용한다면 사용기간 중 건축물의 

안전을 증대하면서도 노후화 속도를 늦추어 건설

소비에 따른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성능보장보험은 건축물 하자나 일상적 

기능이상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의 범위

는 종래 하자담보책임에서 규율하는 하자수준으

로 하되, 하자발생 원인을 담보책임제도에 비해 

폭넓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자와 수익자

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구분소유주, 수분양자)로 

하고, 1년 단위의 보험기간 운영을 고려한다면 기

간 내 실제 건물을 사용 ․ 수익하는 자(임차인 등)

32)�공공시설�등�공공재로�건설된�것은�물론,�사적재로�건설된�건설생산물의�경우에도�피해발생시�불특정다수,�또는�인근의�다른�건

설생산물에�대한�피해를�배제할�수�없음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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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입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성능보장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은 건축물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재원

이 확보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나 다중이용

시설 등은 의무보험으로, 여타는 선택보험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33) 

4. 법적 제도 정비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규율한 법령분석과 하자

보증 실태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이상에서 하자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하자 문제 해

결의 최우선 과제로서 하자판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기능을 통합하

여 하자판정센터를 운용하는 것과 건설보증기관

을 통한 하자보수센터의 대행을 통해 역무보수를 

통한 하자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었다. 마지막으로 하자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에 

33)�의무�가입대상�건축물의�종류와�규모는�현행�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을�규정한�‘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의�3호를�준용할�것을�제안한다.

<표 6> 국내 건축물 노후화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전국

10년 미만 17.2 25.3 13.4 24.1 22.0 28.5 28.6 29.2 18.2 20.5 26.1 24.2

10~20년 미만 16.8 27.0 12.1 27.0 22.9 27.2 31.4 29.7 29.1 31.5 24.1 21.0

20~30년 미만 20.0 28.4 17.5 29.0 22.5 23.9 22.6 22.8 24.7 24.9 28.1 42.5

30년 이상 38.8 17.2 48.2 18.4 28.3 19.2 14.6 15.6 20.4 17.4 16.9   9.8

기타   7.2   2.1   8.7   1.6   4.3   1.2   2.7   2.7   7.6   5.7   4.9   2.6

수도권

10년 미만 19.3 24.9 16.1 23.2 22.4 28.3 30.3 34.5 17.2 20.6 27.8 20.5

10~20년 미만 20.2 28.7 15.7 29.7 24.9 29.0 36.2 32.1 30.7 32.5 25.4 16.2

20~30년 미만 22.6 29.5 22.3 30.8 20.6 22.1 21.1 18.9 26.3 25.2 30.0 54.5

30년 이상 30.7 15.5 37.3 15.4 27.3 19.5 10.1 12.8 18.6 17.0 10.4   6.8

기타   7.2   1.5   8.6   0.9   4.7   1.1   2.2   1.7   7.3   4.6   6.5   2.0

지방

10년 미만 16.4 25.6 12.5 24.9 21.8 28.7 27.5 26.2 18.6 20.5 25.6 26.5

10~20년 미만 15.5 25.7 10.8 24.7 21.9 25.4 28.4 28.2 28.4 30.6 23.8 24.0

20~30년 미만 19.1 27.5 15.7 27.4 23.4 25.6 23.6 25.2 24.1 24.7 27.6 35.1

30년 이상 41.9 18.6 52.2 21.0 28.8 19.0 17.4 17.2 21.1 17.7 18.5 11.6

기타   7.2   2.6   8.7   2.1   4.0   1.4   3.0   3.3   7.8   6.5   4.5   2.9

자료 : 국토교통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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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노후화에 따른 기능이상이나 하자위험을 담

보할 수 있는 성능보장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하였

다. 이밖에 하자관련 법령분석에서 확인된 하자

개념규정의 신설을 포함해 <표 7>에 법적 정비사

항을 정리하였다. 

Ⅵ. 결론

본 연구는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적 한계와 실태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법

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서 진일보

하여 하자담보책임과 연계성을 띠는 하자보수보

증 자료를 활용하여 하자발생의 실제 양상을 조명

하고, 이를 현행 법률을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증기관의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사

용승인을 받기 위해 하자보증발급대상이 되는 공

사 중 담보책임금액 기준으로 약 21.1% 이상 평

<표 7>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대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법 시행령

(하자의 개념규정 설치)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하자의 개념)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공사에 발생한 

하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말한다.
1. 공사계약을 전제로 공사목적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 품질 수량을 

갖추지 않는 등 당사자의 합의 계약의 취지 및 성질(유상, 무상 
등)에 비추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일반적으로 완성된 공사목적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
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하자담보기간 이후 성능보장보험(공제) 가입)
제44조의 2(건설생산물의 안전관리)
① 법 제2조 제4호 내지는 6호에 의한 공사로 생산된 목적물은 이 

법 제28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성능상
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 성능보장보험 또는 법 
제54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의 성능보장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입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호를 준용한다. 

(하자판정 및 하자보수센터)
제69조의 2(하자판정센터 및 하자보수센터 설치)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의한 하자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위원회 산하에 하자판정센터와 하자보수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자판정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

리법 제54조에 따른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와 협력하여 하
자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센터는 제2항에 따른 하자판정센터가 하
자로 판정하고 하자보수의무자의 하자보증채권 양도가 이루어 
진 건에 대해 하자역무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자판정 및 하자보수센터)
제66조의 2
위원회는 제65조 제4호에 규정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법 제69조의2에 의한 하자보수센터 운영은 법 제54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2. 공제조합이 하자보수센터를 대행 운용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의 약정에 의한 하자보증서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센터는 하자보수를 직접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
보수센터에 하자보수를 의뢰하고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
을 납부해야 한다.



Measures to Improve Current Building Defect Liability System through Relevant Legislation Analysis and 
Status Analysis

138� � https://doi.org/10.30902/jrea.2021.7.2.117

균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시기는 주

택과 일반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각각 1,054일과 

654일이 경과된 시점이었다. 이렇게 발생된 하자 

중 약 18.7%는 보증기관의 보증금 대지급으로, 

나머지는 담보책임기간 중 시공사의 지속적인 보

수 내지는 소송을 통해 하자 문제가 해결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하자발생

이 빈발하고, 그에 따른 당사자 간 분쟁이 잦지만 

그 해결에는 또다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결과적으로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 높은 분쟁비용에 노출된다는 점이

다.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80% 이상의 하자

가 지지부진한 경로에 그 해결을 맡기고 있는 실

정이다. 이 같은 하자의 불편성, 하자해결의 불확

실성과 장기성을 감안할 때, 당사자 간에 실효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하자원

인 조사를 통한 ‘하자판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나아가 실생활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행되기 위

해 하자보증채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단위별로 하

자보수센터를 설치하여 ‘하자치유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덧붙여 건축물의 노후화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문제로서 하자담보책임

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

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의 지속적인 성능관리를 위해 성능보장보

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원 ․ 하도

급으로 대별되는 건설생산의 공급 체인을 고려하

여 하자실태를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또 

건설경기와 하자발생의 상관관계를 실태분석 과

정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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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 소비의 질과 내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이 실제 생활상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함에 비해 그 실효적 해결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한 현행 

4개 법령 및 지난 2000년~2020년 간 건설보증기관에서 발급한 88,000여 건의 하자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법령분석을 통해서는 ‘판정절차’, ‘하자의 개념’ 규정 등의 불비로 하자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

다. 실태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건축물 중 21.8%가 하자발생에 노출되어 그 해결에 약 69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팍악되었다. 하자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개념규정 설치, 하자판정 체제구축, 

하자보수센터 운용을 제안하였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의 성능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내구

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 건축물하자, 하자분쟁, 하자판정체계, 하자실태분석


